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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의�목적은�한�사회의�거시적�맥락을�구성하는�문화적�특성이�사회복지에�어떠한�영향을�미치

는가에�대한�분석을�하는�것이다.�적극적�의미의�복지�개념인�소득불평등�해소는�한�사회�구성원들의�

상호작용�양식인�문화(문화이론에서�제시하는�집단�및�격자)의�영향을�받는다는�기존�이론적�논의를�

확장시켜,�본�연구는�1)�문화의�영향력이�얼마나�직접적인가(또는�간접적인가),�그리고�2)�국가적�특성

에�따라�어떠한�차별적�영향력을�가지는가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다.�전자에�대한�분석에�있어서는�양

적�분석인�경로분석을,�후자에�대하여는�질적�분석인�필요/충분조건�분석을�실시하였다.�서구�19개�국

가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첫째,�집단�성향이�소득불평등의�감소에�대하여�가장�중요한�직접적�영향

력을�가지는�변수로�나타났다.�반면�격자�성향은�소득불평등을�높이는�영향력(직접적�효과)을�가지지

만,�현금이전지출정책에�의해�매개되는�경우,�격자�성향과�복지정책이�상호�상쇄되어�격자가�소득불평

등을�높이는�정도가�낮아짐을�알�수�있었다.�즉�집단�성향이�강한�국가에서는�특정한�복지정책이�실시

되지�않더라도�소득불평등이�상대적으로�높지�않은�수준으로�유지될�수�있는�반면,�격자수준이�높은�국

가에서는�복지정책이�없다면�소득불평등이�상당히�높아진다는�것이다.�둘째,�문화의�소득불평등에�대

한�복지국가유형별�필요/충분조건�분석�결과�복지국가�유형별로�문화변수와�소득불평등�정도의�관계

가�차이를�보였다.�즉�영미형�및�남부유럽형�국가들은�집단�특성이�소득재분배에�대한�충분조건이었고,�

북구형�및�유럽대륙형�국가들은�집단�특성이�소득재분배에�대한�필요조건이었다.�한편,�영미형�국가들

은�격자�특성이�소득재분배에�대한�충분조건이었으나,�유럽대륙형･남부유럽형･북구형�국가들은�격자�
특성이�소득재분배에�대한�필요조건이었다.�요컨대,�소득재분배에�대한�집단�특성의�설명력은�북구형

과�유럽대륙형�국가들에서�특히�높았고,�격자�특성의�설명력은�영미형�국가들에서�매우�제한되는�것으

로�나타났다.

▌주제어:�문화,�집단/격자,�소득불평등,�현금이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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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복지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들은 국민들이 소극적 의미로서의 복지인 최소한의 삶의 유

지의 개념에서 벗어나 적극적 의미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적극적 의

미의 복지개념에서 대표적인 것이 소득불평등 해소이다. 즉,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복지수

준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는 낮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도가 어떤 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특히 거시적 영향요인인 문화적 특

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적 연대의 측면에서 소득불평등을 파악할 경우, 한 사회의 소득불평등은 그 사회의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회(또는 국가)에서 제기되는 사회문제/위

험들(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사회의 구성원 간 사회적 연대가 

필수 요인이며,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Rifkin(2011)에 의하면 사회적 연대는 타인에 대한 공감(empathy)으로부터 나

타나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공감의 사회적 범위는 사

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Bourdieu(1986)에 의하면 사회적 연대성의 필요조건인 사회

통합은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 즉, 자원 보유량의 차이 등에 의해 야기되는 사

회적 상호작용, 공감능력, 그리고 사회통합의 차이는 사회적 연대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사회적 위험의 해결노력 및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1)

이렇듯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그 사회의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정하

기 힘들다. 그러나 문화적 특성만이 소득불평등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역시 이러

한 소득불평등 격차 해소 및 빈곤층 최소화를 목표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설계･실행하고 있

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역시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소

득재분배정책이 실시되기 전의 소득불평등도(시장소득불평등도)가 원래 낮은 경우의 국가

도 있는 반면, 다른 국가는 시장소득불평등도는 높지만 소득재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

시해서 가처분소득불평등도를 낮추는 경우도 있다. 또는 두 가지 소득불평등도가 모두 다

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 전개는 그 국가의 사회적 

1) 사회적 맥락으로서 사회적 연대의 정도에 의해 나타나는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
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집단(group)과 격자(grid)라는 측면에서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패턴에 따라 문화의 
정향성을 파악하는 Douglas의 집단-격자 문화이론(Douglas, 1982; Douglas & Wildavsky, 1982; Thomson, Ellis & 
Wildavsky, 1990)을 적용하여 사회적 관계 정향성으로서 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Grid-Group 문
화이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장 1절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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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내지 합의의 수준을 반영하는데(그것이 암묵적이든 또는 명시적이든 간에) 이러한 연

대와 합의의 수준에 그 사회 특유의 문화적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복지국가 발전에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질

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특정 국가의 문화지표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 기존문헌은 두 가지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초기에는 문화가 복지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Lipset, 1990; Jones, 1993; Leibfried, 1993), 최근에

는 문화가 다른 매개변수들(제도 또는 정책도구, 역사적･사회경제적 조건, 행위자의 선호 

등)을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Lockhart, 2001; Pfau-Effinger, 

2005; van Oorschot, 2007; Schröder, 2013).

사실상 문화는 직･간접적으로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로모형을 이용해서 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도에 문화가 복지국가 유형별(북구형, 유럽대륙형, 

영미형, 남부유럽형)2)로 다른 패턴의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는 Mahoney 등(2014)이 제시한 중범위 사례분석에 있어 변수 간 맥락적 인과관계를 필요

/충분조건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준용한다. 이는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경로분

석에서 문화가 소득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 결과가 복지국가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의 일환이다. 즉, 일반화를 

추구하는 경로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이 질적 분석방법은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

향력이 필요조건으로서 영향이 있는지 또는 충분조건으로서 영향이 있는지를 밝히는 깊이 

있는 기술(thick description)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도(정확하게는 가구가처분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

는 복지정책을 현금이전정책에만 국한해서 살펴보는데, 그 이유는 복지정책 중 현물급여는 

가구소득과 직접적 연관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세정책 또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금이전과 비교하면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예를 들어, 

2013년 기준으로 27개 OECD국가의 현금이전지출규모가 시장소득지니계수를 평균 0.14 

낮추었지만, 조세정책을 통해서는 평균 0.04를 낮추는데 기여하였다. 즉, 현금이전지출규

모의 기여도가 조세의 기여도보다 3.5배 더 높았다. 또한 조세정책은 국가마다 다르고 조세

항목에 따라 소득불평등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도 있고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것도 있

2) Esping-Andersen(1990)에서 제시되었던 복지국가의 세 유형(사회민주주의, 보수적-조합주의, 자유주의)에 남부유럽형을 
추가하였다(cf. 주재현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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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별 조세정책의 차이를 숫자화해서 양적 분석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이 정책

효과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분석기간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08년 전후이며, 분석 대상 국가는 19개 국가이다. 본 

연구의 초점은 각 국가의 문화적 특성 차이가 각국의 서로 다른 소득불평등도의 원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이에 더해 문화적 특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비록 그 변

화 폭이 작을지라도) 이것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1990년대 초부터 2008년 전후까지의 기간을 약 10년 주기로 문화적 

특성을 측정하여 분석한다. 집단-격자 문화이론은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화이론으로 문화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 연구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

각된다.

Ⅱ. 이론적 논의

1. 삶의 양식으로서의 문화: 집단성과 격자성

‘문화’는 대체로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된다. 첫 번째는 문화의 의미를 지식･가치･신념 

등의 협의로 이해하는 것이고(Pfau-Effinger, 2005; van Oorschot, 2007), 두 번째는 문화

를 특정 사회의 사회관계와 집합적 사고방식을 포함한 광의로 이해하는 것이다

(Thmopson, Ellis & Wildavsky, 1990; Hofstede, 1991). 집단-격자 문화이론(이하 문화

이론)은 후자의 입장에서 문화를 해석하고 있다.

문화이론은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삶의 양식(ways 

of life) 등의 기본 요소들과 이 요소들 간의 관계를 통해 사회가 어떻게 형성･유지･변화되

는지를 분석하고 설명한다.3) 문화적 편향은 사회구성원들의 공유된 가치와 신념을 말하며, 

사회적 관계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패턴을 의미한다. 구성원들의 가치･신념･선호･
인식 등을 포함한 문화적 편향은 사회적 관계를 정당화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에 심

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문화적 편향의 형성을 규정하며, 이러한 문화적 

편향은 다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삶의 양식은 문화적 편향과 사회적 관계

의 유기적 조합에 의해 형성되는 상태를 일컫는다. 즉 특정한 문화적 편향과 특정한 사회적 

3) Grid-Group 문화이론에 대해서는 Douglas(1982), Douglas & Wildavsky(1982), Thompson et al.(1990), Schwarz & 
Thompson(1990), 박종민 편(2002)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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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패턴 간에 상호지지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하나의 삶의 양식(문화유형)이 성립된

다.

문화이론은 사회적 관계를 ‘집단성’(group)과 ‘격자성’(grid)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

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찾을 수 있다. ‘집단성’과 ‘격자성’은 사회가 한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성’은 한 개인이 특정의 사회단위에 일체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는 구성원들이 자신을 한 집단의 일원으로 규정하는 정체감의 정도

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변수에 의해 개인의 삶이 그 집단에 흡수되고 

집단에 의해 지탱되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같은 주거지에서 자원과 노동은 물론 오

락도 공유하는 가운데, 구성원의 집단에 대한 정체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집단 구성원의 개

인적 선택은 집단의 결정에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집단성’이 약할수록 개인주의적

이고 강할수록 연대주의적(solidaristic)이다. ‘격자성’은 한 개인의 삶이 외적으로 부과된 

규제･처방에 의해 제약받을 가능성의 정도를 말한다. 이는 사회적 맥락에서의 규제의 정도

로서, 특히 개인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역할 구분(role differentiation)의 제도화된 분류

틀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가 클수록 개인 간의 사회적 권위의 차이가 커지며, 개

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영역은 적어진다. 즉 ‘격자성’이 약할수록 사회적인 

계층이나 차등이 적고 자율적인 판단의 영역이 커지며, 강할수록 계층이나 차등이 크고 자

율적인 판단의 영역이 적어진다(Kahan et al., 2007). 집단과 격자는 현실적으로 중복될 수

도 있으나, 논리적으로는 상이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개인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규제가 

높다고 해서 그 개인이 반드시 집단에 대한 높은 일체감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두 

차원간의 차별성이 드러난다(주재현, 2004: 282).

집단성과 격자성은 개인과 사회의 성향에 따라 그 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를 집단성의 강･약과 격자성의 강･약으로 구분하여 두 차원을 교차시키면 네 개의 삶의 양

식(문화유형: 계층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 운명주의)4)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는 문화

유형 분류의 기준이 되는 집단성과 격자성을 계량 분석을 위한 문화 측정의 지표로 활용한

다.

한편, 문화이론은 문화가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즉 문화는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 

다른 사회와의 접촉, 자연재해 등에 의해 사회구성원들이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경

이’(surprises)를 매개로 해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한 사회 내에서 특정 문화가 주도할 경

4) 계층주의 문화는 강한 집단성과 강한 격자성, 개인주의 문화는 약한 집단성과 약한 격자성, 평등주의 문화는 강한 집단
성과 약한 격자성, 운명주의 문화는 약한 집단성과 강한 격자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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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다른 문화가 성장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 내 문화의 변동으

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Thompson et al., 1990).5) 본 연구는 문화이론의 이러한 주

장을 토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단성과 격자성이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러

한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문화와 복지의 연관성

문화와 소득불평등의 인과관계를 검증한 양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두 변수 간 인과관

계에 대해서는 문화와 복지정책(또는 수준)에 대한 연구들에서 유추할 수 있으나, 문화와 

복지정책의 연관성에 대한 경험 연구도 소수에 불과하며, 여러 문화 요소들 중 특정 요소만

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현중(2013)은 특정 국가의 강한 개인주의적 특성

이 그 국가의 복지 대응성 및 반응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고찰했는데, 복지 

대응성이 아닌 반응도에서 개인주의적 문화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문화와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양적 분석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이 변수들 간

의 관계에 대해서는 질적 연구 성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해

당 사회의 복지가 달라진다는 주장은 20세기 후반 이후 주류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꾸준

하게 제기되었는데, 이들의 연구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초기의 경

향으로서 문화와 사회복지 두 개념 간의 관계에만 주요 초점을 두었던 반면(예를 들어, 

Lipset, 1968; Jones, 1993; Leibfried, 1993), 최근의 학문적 경향은 두 개념들 간의 관계뿐 

아니라 매개변수를 도입하여 제도･정책 및 사회경제적 상황, 그리고 관련 행위자의 행동동

기 등도 고려해서 문화가 복지에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예를 들어, Lockhart, 2001; Pfau-Effinger, 2005; van Oorschot, 

2007; van Oorschot, Opielka & Pfau-Effinger, 2008; Jo, 2011; Schröder, 20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로서 Lipset(1968; 1990)의 연구를 들 수 있

다.  Lipset은 자유주의 복지체제에 속하는 미국과 캐나다 간에 발견되는 복지수준 상의 차

이를 문화적 요인인 지배적인 가치관과 종교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Jones(1993)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국가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을 동아시아 

5) World Value Survey 결과를 활용해서 집단성과 격자성을 측정한 선행연구들(Grendstad, 1999; 주재현 외, 2016)에 의
하면, 1981년부터 2010년경에 이르기까지 연구대상이 되었던 서구의 대다수 국가들에서 문화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일부 
국가들(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은 집단성과/또는 격자성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선
행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국가에서 상당한 문화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본 연구의 각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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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의 특징인 유교와 가족주의라는 가치관에서 찾았으며, Leibfried(1993)는 남부유럽 

국가들이 ‘미발달된 복지국가’에 머무는 이유가 남부유럽 국가들의 문화적 특징인 가부장

주의라는 가치관과 가톨릭 종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초창기 연구들은 문

화변수 외의 다른 변수들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이들 변수들이 문화와 복지 간 

관계에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사회복

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가치관 등의 문화적 요인 외에도 정부의 특성, 이익집단의 영

향, 경제적 상황 등의 좀 더 직접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며, 문화의 설명력은 거시적이고 배

경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비판이 존재한다(조영훈, 2010; Elkins & Simeon, 1979).

한편, 후자에 속한 연구자들은 문화가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문화 외의 다른 요인들도 분석틀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초기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예

를 들어, van Oorschot 등(2008)은 문화체계와 사회구조 및 행위자 행위의 상호작용 속에

서 복지정책이 산출된다고 보며, Pfau-Effinger(2008)는 문화변수와 기존 제도(또는 경로)

의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해야 복지정책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Schröder(2013)는 문화와 복지정책 사이에서 계급연대나 투표제도가 필터링 효과를 지니

고 있음을 밝혔고, Lockhart(2001)는 문화와 여타 변수들(상황 및 기존 제도 등)을 종합적

으로 적용하여 복지정책 채택을 설명하고, 이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이러한 연구들이 함의하는 바는 문화가 복지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또한 문

화는 다양한 사회제도와 관련된 영향력이 있다는 점, 즉 문화의 복지정책에 대한 간접적 영

향 역시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이들 연구들은 문화가 복지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

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는 문화와 소득불평등 간 인과관계 여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이유는 복지정책의 최종 산물이 소득불평등이기 때문이다.

3. 소득불평등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

본 연구의 양적 분석 부분에서는 집단과 격자라는 문화적 특성들이 소득불평등도에 직･
간접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집단과 격자가 다른 요인들과 비

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관찰한다.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계량화시킬 수 있는 거시적 요인들을 분석모형에 

포함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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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적 요인

앞에서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문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문화와 복지정책의 관계에 대한 질

적 연구 성과를 참조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즉, 집단과 격자라는 특성으로 정의된 문화

가 소득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경험적 논의는 거의 전무하지만, 문화와 소

득불평등도의 관계는 여러 관련 연구들과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주재현 외(2016)는 전반적으로 집단 특성이 강한 국가들일수록 가처분 가구소득불평등

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집단 특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복지발전이 더 성숙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강한 집단 특성은 사회적 연대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특

성을 보이는 국가에서는 사회구성원 다수가 연대성을 훼손할 위험요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Lockhart, 2001; 주재현, 2004). 사회적 연대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

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7) 특히 빈부의 과도한 격차는 사회의 균열을 야기하거나 구성

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물질적 성취를 추구하도록 하여 개인주의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 특성이 강한 국가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 시장경제 활동의 결과(임금･이윤 등의 수준)에 반

영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집단 특성이 강한 국가의 정부는 시장경제의 작동과 그 결과에 개입하여 소

득의 평등도를 높이려는 노력(복지정책)을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국가에서 정부는 

사회적 연대성을 실현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Kahan et al., 2007). 이와 관련하여, 

기존 경험연구들은 재분배정책이 집단 특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변수들과 중요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예를 들어, 신뢰(Alesina & Giuliano, 2013), 사회의 동질성 

여부(Bénabau, 200) 및 이타심(Rueda 2014; Duch & Rueda, 2015) 등).8) 따라서 집단 

특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복지지출 규모(본 연구에서는 현금 이전지출 규모)가 높아지고, 이

에 따라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질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요컨대, 한 국가의 높은 집단 성향

6) ‘문화와 복지의 연관성’ 부분에서 거론되었던 매개변수 즉,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 외의 여러 요인들 중 
계량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분석모형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경로의존성, 계급연대 및 이익단체의 역할 등은 거시적 
차원의 양적 연구에서 변수화해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형에 포함하지 않는다.

7) 빈부 격차, 직업, 이념, 종교, 민족, 인종, 언어, 거주지역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Dodds, 2013: 195-198).
8) 이들 변수들은 상호 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는데, 사회적 동질성이 높은 사회/공동체일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신현중, 2017), 이타심은 사회적 동질감이 높은 사회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Le Claine & Wittwer, 2012; 
Rueda, 2014; Duch & Rueda, 2015). 집단은 사회에 대한 일체감 정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단적 성
향이 강하면 사회적 동질감이 크고 사회적 신뢰가 높으며 동일 사회 내 구성원에 대한 이타심이 그렇지 않은 사회의 구
성원들보다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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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접적으로 소득불평등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현금 

이전지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득불평등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집단 크기와 현금이전지출규모의 관계는 선형이기보다는 비선형일 가능성이 높은

데, 비선형관계일 경우 역∪자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분석 대상 국가들의 집

단 크기는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의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국가

유형 < 보수적-조합주의 국가유형 < 사회민주주의 국가유형’ 순이다. 기존 문헌에 의하면 

복지국가 성숙도 역시 이 순서를 따른다. 그러나 현금 이전지출 규모는 그 순서가 다른데, 

보수적-조합주의 국가들은 가부장적 특성이 반영된 복지정책이 발전되었다. 따라서 현물

급여보다는 현금급여의 비중이 사회민주주의 국가유형에서의 그 비중보다 더 크다. 이에 

현금 이전지출 규모는 ‘자유주의 국가유형 < 사회민주주의 국가유형 < 보수적-조합주의 

국가유형’ 순이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면 집단의 크기와 현금이전지출규모는 역∪자형의 

비선형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격자 크기가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격자 개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리적 추

론을 할 수 있다. 먼저 앞서 논의한대로, 격자가 약할수록 사회계층 간 간격이나 차등이 작

은 반면, 격자가 강할수록 그 차이가 크다(Kahan et al., 2007). 격자가 강한 국가는 사회적 

역할 구분이 명확하며 이 역할구분은 구체적으로 계층제상의 상･하 지위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역할 및 그에 따른 보상의 차이로 나타난다(주재현, 2011). 구성원들이 차등적으로 받게 

되는 보상에는 위신･권위와 같은 비물질적인 것 뿐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이 포함됨은 물론

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격자의 정도는 직접적으로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격자가 큰 국가들은 사회적 역할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적 가부장적 

특성을 띠고 있다. 복지체제와 연관하여 가부장적 제도를 파악하는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가부장제를 사적 가부장제와 공적 가부장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격자성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사적 가부장제가 높은 국가(예컨대, 남부유럽 국가)는 

부양하는 남성과 이에 의존하는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노동력 재생산의 

장으로서의 가족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은 잔여적이며, 전반적인 사

회복지지출이 줄어들게 된다(홍승아, 1998). 반면 사적 가부장제가 복지국가적 가부장제

(welfare state patriarchy)로 전환된 국가들(특히 북구형 국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격자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의존이 남성이 아닌 

국가로 바뀌게 되면서, 이들의 국가 복지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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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복지지출 규모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김경희･김혜장, 1997). 요약하면 격자

가 높다는 것은 사적 가부장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격자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지출이 

적어진다. 다만, 격자 성향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복지지출 중 현물급여보다 현금급여 비중이 높다. 반면, 공적 가부장제가 높아지면

(즉, 격자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은 늘어나지만 복지지

출 중 현물급여(사회복지서비스)의 상대적 비중이 높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통해서 격자의 

정도는 복지정책(현금이전지출)을 매개로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현금이전지출규모와 소득불평등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사회복지급여는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누어지는데, 두 급여 형태 모두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다만 현물급여는 현금이 아닌 물건이나 서비스 등의 형태로서 

빈곤층을 포함하는 정책대상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

는 가구소득을 기반으로 한 가구 가처분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한

다. 만약 소비행태를 반영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한다면 현물급여는 소득불평등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현금급여는 종속변수인 가구 가처분소득불평등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금이전급여에는 실업수당･장애수당･상병급여와 같이 개인의 불행 

등의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전의 형태, 노령연금･가족수당과 같이 생애주기와 관련된 소득

재분배 형태, 그리고 자산조사를 통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부조 형태가 있다.9) 또

한 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정부정책으로는 조세와 현금이전이 가장 대표

적인데,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현금이전정책이 조세정책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면 문화적 특성은 직접적으로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간

접적으로 현금 이전지출 규모라는 복지정책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 효과를 중

심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1: 현금이전지출규모가 클수록(낮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아진다(높아진다).

가설 2: 집단 성향이 강해질수록 소득불평등도는 낮아진다.

가설 3: 집단 성향이 강할수록 현금 이전지출 규모가 증가한다.

가설 4: 격자 성향이 강해질수록 소득불평등도는 높아진다.

가설 5: 격자 성향이 강할수록 현금 이전지출 규모가 증가한다.

9) 노령연금은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보전의 기능을 하지만 대부분 국가의 연금설계는 소득재분배적 특성을 지닌다. 
즉, 노령연금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자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덜 수령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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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에 대한 논의는 일단 산업화 논리로 설명 가능하다. Kerr 등(1964)에 의하면 

경제성장과 복지지출 규모는 ‘+’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 논리의 당위성은 경제성

장은 복지재정 확보에 기여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빈부격차에 의한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거

하기 위해 복지지출 규모를 늘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많은 경험연구들에서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들은 이와 

반대로 경제 불황이 오히려 복지지출 규모를 확대시킨다는 논리와 경험연구 결과를 보여주

었다(Brooks & Manza, 2007; Barr, 2012; 신현중, 2013). 이들은 경제 불황이 높은 실업

률로 인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노력과 심각한 빈곤문제 대두를 가져와서 복지비용 

증대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사회 관련성 가설(social affinity hypothesis)에 따르

면,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사회적인 소득 상승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이

는 빈곤층에 대한 동정심 약화로 이어진다(Schwabish et el., 2004: 9).10) 따라서 경제성장

과 복지지출 규모(특히 여기에서는 현금이전지출규모)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병존하며,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또는 경제불황)이 현금 이전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

해 고찰한다.

한편, Schwabish et al.(2004: 10)에 의하면 평균소득 증가와 소득재분배와의 관계는 복

지지출이라는 의미에서 형성되는데, 평균소득 증가율이 높을수록 공공지출의 비율이 증가

한다. 즉, 이들의 논리를 적용하면 경제성장은 소득불평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니라 복지지출 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Schwabish et al.(2004)의 주장과는 달리 두 변수들 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급측면 경제학의 

입장은 경제성장이 고용증대와 실질소득 증가(‘낙수효과’)를 통해서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노동시장이론은 경제성장 시기에는 기업들이 양질의 근

로자를 구하기 어려워져서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근로자들도 비교적 높은 임금

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Okun, 1973). 또한 경제성장의 장기화에 따른 기술 수준 향상으로 

인해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증가하면, 이들의 임금이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근로자의 임금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Cutler & Katz, 1991).

그러나 경제성장이 언제나 소득불평등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득불평등

10) de Mello & Tiongson(2003: 3)이 지적하듯이 경제성장이 지속적일 경우 빈곤은 감소하지만 소득분배 향상에는 필요조
건이 아니며, 특히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포된 국가에서는 더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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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는데, 자본 집중적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대 경제의 맥락

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은 주로 자본 측이 가져간다고 한다. 또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비중

이 커지면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Cutler & Kztz, 1991; 김태성･성경륭, 2014: 370-374).11)

이와 같이 경제적 요인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

쟁이 있어왔다. 따라서 경제적 요인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은 양측 검증을 통해 관찰하는

데, 직접적 효과에 대한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 6: 경제성장은 소득불평등도 차이를 가져온다.

가설 7: 경제성장은 현금 이전지출 규모 차이를 유발한다. 

3) 정치적 요인

복지정책 관련 문헌에서 복지국가(또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들 중 가장 빈

번하게 사용되는 변수는 정부 이념(또는 정부 이데올로기)이다. 좌파 정부는 일반적으로 우

파 정부에 비해 복지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파 정부에 비해 더 평등한 사회

를 추구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를 상대적으로 더 낮추려 노력한다. 그러나 좌파 정부 그 

자체가 소득불평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며, 다양한 조세 및 복지정책을 통

해 소득불평등 개선과 같은 정책목표를 추진한다. 즉, 좌파적 성향의 정부는 우파 성향의 

정부보다 현금이전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려고 시도할 것이다.

한편, 집단성의 크기와 정부이념 간에는 일정 부분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강한 집단 속성은 연대주의적 성향을 짙게 띠고 있으며 좌파 정당 역시 우파 정당에 

비해 연대주의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다(George & Wilding, 1994). 따라서 집단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는 좌파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즉, 집단이라는 문화적 속성이 좌파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을 더 높이고 이를 통해 현금 이전지출 규모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집단성향, 정부이념 및 현금 이전지출 규모간의 직접적 효과에 대

11) 원인-결과변수가 뒤바뀐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Kuznets(1955) 이래로 많은 경험연구들이 
존재한다. 두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아
직까지 명확하지 않다(Barr, 2012).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이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자제한다. 다만 이에 대한 경험연구들의 구체적인 논쟁은 Peterson & 
Schoof(2015)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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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다.12)

가설 8: 좌파 정부는 우파 정부에 비해 현금 이전지출 규모를 더 늘린다. 

가설 9: 집단 성향이 강할수록 좌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인구학적 요인: 노령층 증가

대부분의 복지관련 문헌에 의하면 노령층의 상대적 크기는 복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밝히고 있는데, 소득불평등과 관련해서 이 변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

두를 지닌 양면적인 특성을 지닌다. 전자는 노령층의 증가가 복지지출 규모를 증가시킨다

는 많은 경험연구들의 결과에 기반한다. 특히, 선진국에서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령연금지

출 규모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데, 노령연금은 거의 대부분 현금 이전의 특성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이 논리에 의하면 노령층의 증가는 현금 이전지출 규모 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소득불평등 감소에 이바지한다.

또한, 노령층은 경제성장률을 매개로 해서 현금 이전지출 규모 및 소득불평등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노령층의 상대적 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현금 이전지출 규모를 늘릴 것이다. 즉, 

노령층의 증가는 직･간접적으로 현금 이전지출 규모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노령층의 증가는 소득불평등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

은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노령층의 주 소득원이 연금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특히 생산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령층의 증가는 현금 이전

지출 규모를 더 늘려서 소득불평등 감소에 기여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불평

등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노령층 → 소득불평등’의 직접적 효과와 ‘노령층 → 현금이전지출규모 → 소득불평

등도’ 및 ‘노령층 → 경제성장 → (현금이전지출규모) → 소득불평등도’의 간접적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노령층의 직접적 영향과 관련된 가설들이 다음과 같

이 설정된다.

12) 정부이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좌파정부는 완전고용정책을 추구하고 우파정
부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전후로 장기적 경제 불황이 도
래하면서 좌/우파 정부의 정책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 통설이 되었다. 두 변수의 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관련된 가설은 설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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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0: 노령층의 증가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가설 11: 노령층의 증가는 현금 이전지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가설 12: 노령층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범위(사례선정) 및 분석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19개 OECD 국가들의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를 분석 대상으

로 삼는다.13) 본 연구에서는 문화가 정태적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는 시각에

서 약 10년의 격차를 두고 집단과 격자라는 문화적 특성을 관찰하였으며, 분석모형에 포함

된 다른 변수들도 이에 따랐다.14) 따라서 분석 시기는 3개이며 각각 1990∼1992년, 1999

∼2001년 및 2008∼2012년이다. 다만 뉴질랜드, 스위스와 호주는 1차시기를, 덴마크와 포

르투갈은 2차시기를 분석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해당 시기에 집단과 격자의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례 수가 52개에 불과해서 경로모형으로 분석하기에

는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으나 최소한의 사례 수는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15)

13) 분석 대상 국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미국,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
위스,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호주이다.

14) 그러나 실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있어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문화(집단/격자) 및 소득불평등 자료는 3개 
시기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N 평균 표준오차
분산분석결과

F값 유의확률

집단

1990 15 .4593 .08310

.047 .954
1999 18 .4961 .07733

2008 19 .4789 .08464

합계 52 .4792 .04653

격자

1990 15 .4960 .09799

.012 .988
1999 18 .5000 .08293

2008 19 .4826 .08083

합계 52 .4925 .04897

소득불평등

1990 15 28.1055 1.12458

.628 .538
1999 18 28.9038 1.02571

2008 19 29.7409 .92598

합계 52 28.9794 .58363

15) Stone & Sobel(1990)은 몬테칼로 검증방법으로 6개 이상의 변수를 사용한 순차경로모형에서 간접효과의 효율적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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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 모두를 추진한다. 양적 방법으로는 경로분석 모형을 사

용하며 질적 방법으로는 Mahoney의 필요/충분조건에 의한 인과관계 분석 방법을 시도한

다.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규명할 때 이론적 논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변수들 간의 시차관

계이다. 원인변수가 결과변수보다 항상 앞서기는 하지만 시차가 매우 짧은 경우도 있다. 

즉, 본 연구에서처럼 연 단위의 자료를 사용하면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간 시차가 1년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년 이상이거나 또는 누적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은 연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나 시계열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또는 

누적된 형태의 시차를 적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집단과 격자와 같은 문화적 특성이 t시

점에서 관찰될 때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t시점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t+s시점부터 시작될 수도 있으며, 또는 특정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다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절한 시차구조의 형성은 변수들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추적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이다. 그러나 시계열자료 분석이 아닌 경우에는 적절한 시차구조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

운 데 본 연구의 분석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 차원에서의 인과관계만

을 관찰하는데, 이때 최대 1년의 시차구조를 설정한다. 즉, 현금 이전지출 규모 및 소득불평

등도는 t+1시점으로 측정하며 나머지 변수들은 t시점에서 측정한다. 이는 현금 이전지출 규

모는 전년도의 다양한 상황에 근거한 예산확보를 통해 당해 예산집행을 통해 나타날 가능성

이 높고, 소득불평등도는 당해 연도의 현금 이전지출 규모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16)

2. 변수 측정

소득불평등도는 세후 및 현금이전 이후의 가구 소득불평등도(가구 가처분소득불평등도)

값 및 표준오차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개 이상의 사례 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추가적 분
석을 통해 사례 수가 50개인 경우에도 3,500개의 95% 신뢰구간에서 거의 95%가 모수를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신현중, 2002: 161-162 재인용). 한편, 본 연구에서는 7개의 변수로 구성된 분석모형과 52개의 사례 수를 지녔기 때
문에 효율적인 간접효과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례 수는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관찰할 때는 조심스럽게 관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6) 분석 자료는 약 10년 주기로 측정되는 데, 집단과 격자는 2∼3년의 연속자료의 평균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변수들도 이러한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는데, 현금지출규모와 소득불평등도는 1년 시차구조의 평균으로 계
산된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특정 시기의 집단 크기가 [(t-1)+t]/2로 측정되면, 현금 이전지출 규모는 [t+(t+1)]/2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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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하며, 현금 이전지출 규모는 GNI 대비 현금 이전지출 비율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특정 복지지출비로 측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관련 지표

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총소득을 의미하는 GNI를 사용한다. 한편, 가구 가처분소

득불평등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조세제도 효과도 분석모

형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조세제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연구에서 

변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금이전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세전 및 현금이전 이후의 소득불평등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해야 하지만, 이 소득불평등도

에 대한 OECD 등의 자료는 2000년 중반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후 및 현금

이전 이후의 소득불평등도’인 가구 가처분소득불평등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집단과 격자는 EVS(European Value Survey)와 WVS(World Value Survey) 자료 중에

서 집단과 격자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구성되며, 주성분 요인분석을 통해 집단 2개와 격자 1

개를 창출하였다.17) 경제성장 정도는 실질경제성장률로 나타내며, 정부의 이념적 특성은 

‘내각에서 차지하는 우파 정당 각료 비율-좌파 정당 각료 비율’로 측정하고, 노령인구는 

‘생산능력이 있는 인구층(15∼64세) 대비 노령층의 인구 비율’로 측정한다. <표 1>은 변수

의 조작화를 통한 측정변수의 특성을 나타낸 요약표이다.

<표 1> 측정변수의 특성

구성개념 측정도구
현금이전 규모 현금이전지출비/GNI×100

소득불평등도 가구 가처분소득불평등도

문화적 특성
집단* 1. 소속감: 4개 항목으로 구성 2. 집단경계: 3개 항목으로 구성

격자* 6개 항목으로 구성
경제성장률 실질경제성장률

정부이념 내각 내 우파 정당 각료 비율-좌파 정당 각료 비율
노령층 규모 (노령층/15∼64세 인구층)×100

* 필요충분 조건 분석에 있어서 퍼지점수로 계산: Fs/QCA 2.0 프로그램(Ragin, Drass & Davey, 2006)을 이용하여 완
전소속은 0.95, 완전비소속은 0.05, 분기점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적용함.

17) 집단은 ‘소속감’과 ‘집단경계’의 두 잠재변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이웃으로 하는 것
에 대한 수용 여부’,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여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 덕목 중 책임감과 근면에 대
한 찬성 여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자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 덕목 중 종교적 신념에 대한 찬성 
여부’, ‘동성애의 정당성 여부’ 및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하는 것에 대한 수용 여부’ 등 3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편, 격자는 ‘규율’이라는 잠재변수로 나타나는데, ‘마약중독자를 이웃으로 하는 것에 대한 혐오 여부’, ‘자신의 인생에 대
한 스스로의 통제 여부’,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양 부모가 다 필요한지 여부’, ‘여성의 자녀 출산 의무 여부’, ‘정치
적 행위로서 탄원서 서명 경험 여부’와 ‘정치적 행위로서 보이콧 참여 여부’ 등 6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의 변
수 정리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주재현 외(2016)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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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및 해석

1. 경로모형 분석결과 및 해석

앞에서 세운 가설들은 LISREL 9.2를 이용하여 경로모형으로 분석했는데, 간명화된 최종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분석모형에서 사례 수가 52개에 불과해서 상대적 적합도 지수, 특

히 CFI(Comparative Fix Index) 등을 중심으로 모형의 간명화를 추구하였다. 최종모형에

서 CFI지수는 0.980이었고, 상대적 적합도 및 간결성 적합도 지수인 NNFI(non-normed 

fit index)는 0.948이다. 심준섭(2013)에 의하면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다른 적합도 지수들

이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도 NNFI값이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본 연구

결과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18)

1) 문화변수의 영향효과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문화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에 대한 검증 결과(<그림 1>과 <표 

2>), 문화(집단/격자)는 소득불평등에 대하여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영향력이 모두 유의미

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문화 특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일치한

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논의되지 못하였던 직접적 영향력과 간접적 영향력간의 비교 

결과, 문화의 직접적 영향력이 간접적 영향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과 격

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양태가 사뭇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먼저, 집단의 경우 소득불평등에 대한 직접적 효과 및 간접적 효과 모두 소득불평등을 감

소시키는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2와 3). 특히 집단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직

접효과는 간접효과를 포함하여 모형에 있는 모든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가 간접효과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집단 성향이 큰 

국가일수록, 현금이전지출 정책이 높지 않더라도 사회 연대성에 의한 소득불평등 감소의 

효과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집단이 높은 국가에서 현금지출을 높이는 경우 상

18) 또한, <표 2>에서 보듯이 정부이념의 역할은 0.1 유의수준의 단측 검증결과를 최종모형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모형의 적
합도가 약간 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0.1 유의수준의 단측 검정결과를 포함한 이유는 비록 이 결과가 0.05 유의수준
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나 사례 수가 많으면 충분히 유의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정부이념 
변수를 제외할 경우에는 적합도가 매우 높아져서 CFI 및 NNFI가 거의 1.000에 접근한다. 다만, 정부이념이라는 변수
가 일반적으로 이론적 논의에서 복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가 약간 
떨어지지만 이를 최종모형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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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소득불평등도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사실이

다. 

반면, 격자와 관련된 가설 4와 5는 모두 0.05 유의수준의 단측 검증에서 받아들인다. 즉, 

격자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직접적 효과는 정(+)의 관계, 즉 격자가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 

역시 높아지지만, 격자가 현금이전지출을 통한 간접적 효과로 나타날 때에는 부(-)의 효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격자의 총효과를 보면 소득불평등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격자적 성향이 큰 국가일수록 현금지출규모가 크고 이

것이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격자 그 자체가 소득불평등도를 높이는 

직접 효과를 띰으로써 긍정적인 간접 효과와 부정적인 직접 효과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

다.19) 예를 들어, 분석 사례에 포함된 남유럽국가들의 경우 집단 성향은 약하지만 격자는 

매우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시장소득불평등도도 

높지만 가처분소득불평등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 즉, 이들 국가들은 현금이전과 같은 복

지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시도해도 그 사회가 지니는 한계로 인해 

이러한 정책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아무튼 이 분석결과는 격자가 큰 문화를 가지

는 국가일지라도 현금이전지출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소득불평등을 상당히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림 1> 간명화된 최적 경로모형

집단

격자

노령층

정부이념

경제성장

현금
이전지출

소득불평등도

19) 이와 같은 상충현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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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준화계수로 표현한 경로모형의 분석결과: 직･간접 및 총효과

정부이념 경제성장 현금이전지출 소득불평등도

직접 직접 직접 간접 직접 간접 총효과

집단 -1.734** 0.234** 0.234 -0.755** -0.171** -0.925**

Sq집단 1.612** -0.217 0.079 0.079

격자 0.447** 0.188** -0.163** 0.025

노령층 -0.360** 0.126** 0.214** -0.046** 0.168**

정부이념 -0.135* 0.049* 0.049*

경제성장 -0.349‡ 0.127‡ 0.127‡

현금이전지출 -0.365** -0.365**

 *: p≤0.1(단측 검정); **: p≤0.05(단측 검정); ‡: p≤0.05(양측 검정)

집단 성향과 정부이념에 대한 <가설 9>에서는 집단 성향이 큰 국가에서 좌파 정부가 들

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두 변수들 간 관계는 선형이 아닌 ∪자형의 관계를 띠고 있

음을 발견하였다. 즉, [정부이념=-1.734*집단+1.612*집단2]의 2차방정식의 추정계수 모

형이다.

이 추정식에서 꼭지점의 값은 0.538이며 이에 근사한 값을 지닌 국가는 프랑스가 해당된

다. 즉, 집단의 크기가 작은 국가들(대부분 영미권 및 남유럽국가들)은 집단크기가 클수록 

좌파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많으나, 집단크기가 0.538보다 큰 국가에서는 오히려 평균적

으로 우파적 성향이 강한 국가들이 들어서는 경향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그림의 우측 상단의 세 점은 이상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덴마크의 1, 3차기 및 네덜란드의 1차기로서 이 시기에는 이들 국가에서 우파정부가 들어

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을 제외한 경우에는 선형의 형태를 띠면서 집단의 크기

가 클수록 좌파적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곡선 우측의 하

단부에는 스웨덴, 독일 및 핀란드가 위치해 있으며, 곡선 우측 부분의 바로 위에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대륙형 복지국가들이 점하고 있다.20)

20) 두 변수 간 관계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시점에서 더 고찰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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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집단성의 정부이념에 대한 영향력

2) 문화요인 외 요인들의 영향효과

첫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가설은 2개인데, 이 중에서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6>은 0.05 유의수준의 양측 검증에서 기각된다. 이는 두 

변수들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공급측면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일련의 학자들

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성장은 현금 이전지출 규모라는 복지정책 도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Schwabish et al.(2004)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과이다.

한편, 경제성장과 현금이전지출규모는 ‘-’ 관계를 띠는데, 이는 산업화 논리가 잘 적용되

지 않으며, 사회 관련성 가설(social affinity hypothesis) 및 경제 불황이 오히려 복지지출규

모를 늘린다는 연구들(Brooks & Manza, 2007; Barr, 2012; 신현중, 2013)의 주장을 지지

하는 결과이다.

둘째, 정부이념은 이론적 논의에서 밝혔듯이 현금 이전정책을 매개로 소득불평등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즉, 좌파적 성향이 강한 정부일수록 현금 이전지출 규모를 늘려서 평등사회

를 이루려고 노력한다.21) 그러나 정부이념과 관련된 직접적 및 간접적 효과 모두 0.1 유의

수준의 단측 검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을 뿐이다. 즉, 다른 변수들에 비해 통계적 파워

(statistical power)가 낮은 수준이다.22) 본 모형에서 정부이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총효

21) <표 2>에서 정부이념과 현금이전지출규모 및 소득불평등의 관계는 각각 ‘-’, ‘+’로 나타나 있다. 이는 정부이념이 우파
정부는 ‘+’값을 띠고 좌파정부는 ‘-’값을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다른 변수들에 대한 것과는 반대의 해석
이 필요하다.

22) 이는 본 연구의 사례 수가 작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으며, 차후 사례 수가 많은 모형에서 재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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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격자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23)

셋째, 노령층과 관련된 가설들은 3개(가설 10-12)인데 이 중에서 <가설 11>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의 가설은 받아들인다. 즉, 노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빈곤에 노출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노령층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소득불평등도를 심화시킨다(<가설 10>). 또

한, 노령층의 증가는 경제성장률의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가설 12>), 현금 이

전지출 규모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1>). 본 연

구의 연구대상 국가들은 선진국들로서 노령연금이 성숙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노령

연금은 현물이전보다는 현금이전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령층의 증가는 현금 이전지출 규

모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요약하면, 현금 이전정책과 같은 정책도구가 소득불평등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가 간 소득불평등도 차이는 특정 국가의 문화적 특성, 특히 집단적 

성향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집단적 특성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현금 이전지출 규모 및 특정 성격의 정부 등장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인 

영향도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에 반해 격자 특성은 현금 이전지출 규모 증가를 통한 소득불평등 감소에는 긍정적 영

향을 미치지만 소득불평등에는 직접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격자적 특성은 두 효과의 상쇄작용에 의해 소득불평등에 미미한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

다.

2.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문화의 영향력: 필요/충분조건 분석

1) 필요/충분조건 분석 개요

소득불평등에 대한 문화의 영향력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앞의 경로모형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통계분석에서 나타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은 평균적인 

의미에서의 영향력이다. 즉 분석에 이용되는 개별 사례들의 특이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개

23) 이러한 결과는 집단과 정부이념과의 관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24) 사실 두 변수의 단순상관관계는 0.494여서 노령층의 증가와 현금 이전지출 규모는 중간 정도의 공분산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변수들을 격자와 경제성장률이라는 두 변수로 통제한 상황에서의 편상관계수는 0.251이며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따라서 현금 이전지출 규모를 종속변수로 하는 수식모형에서 이 두 변수와의 높
은 상관관계로 인해 노령층이 현금 이전지출 규모에 미치는 순수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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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사례들의 평균적 영향력이 통계적으로(선형적으로) 유의미한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서구 19개 국가들은 Esping-Andersen으로 대표되는 많

은 기존 연구들에서 서로 상이한 성격을 가지는 유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논의

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인과관계가 복지국가 유형

별 맥락에 따라 질적인 인과관계인 필요/충분조건 관계의 측면에 있어 유형별 차별성이 나

타나는지를 파악하고, 국가유형별 차이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지를 해석함으로서 

인과관계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 필요/충분조건 관계 분석은 Mahoney et. al(2014: 

25-31)이 제시한 퍼지셋 소속관계에 따른 분석을 이용한다.

먼저 필요조건은 특정 결과(Y)가 발생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전제조건(X)을 의

미한다. 필요조건을 변수 간 포함관계로 표현하면 특정 결과(종속변수)가 전제조건(독립변

수)에 포함되는 관계인 경우이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X⊃Y이다. 충분조건은 전제 조

건 자체(X)만으로도 특정 결과(Y)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며, 이를 변수 간 포함

관계로 나타내면, 특정결과(종속변수)에 전제조건(독립변수)이 포함되는 관계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X⊂Y이다2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포함관계 분석을 위하여 19개 국가의 변수별 퍼지셋 소속점수를 

계산하고, 2차원 평면상(x축은 전제조건, y축은 특정결과)에 있어 대각선 위쪽에 위치할 경

우 충분조건(y가 x보다 크기 때문에 X⊂Y인 포함관계임), 아래쪽에 위치할 경우에는 필요

조건(x가 y보다 크기 때문에 포함, X⊃Y인 포함관계임)으로 파악된다.

2) 분석 결과

위의 경로모형 분석결과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영향에 있어 문화변수(특히 집단)의 직접

적 영향력이 현금 이전지출(복지정책)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경로모형에서 검증된 서구 19개 국가들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문화변수의 

평균적 영향력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Esping-Andersen이 제시한 복지국가 유형별로 과연 

영향력의 형태가 동일한지 또는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필요/충분조건 분석을 통하여 

비교분석한다.

25) 충분조건을 ‘돼지는 동물이다’이라는 명제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돼지는 많은 동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즉 돼지는 동
물에 포함되는 관계) 이 명제는 참이면서 돼지는 동물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돼지→동물’은 충분조건). 반면 위의 
명제에 있어 동물 대신 식물을 넣는다면(돼지는 식물이다), 이 명제는 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동물은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동물→돼지’는 필요조건이며, 여기서는 동물에 돼지가 포함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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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화변수 중 집단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복지국가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

의 그림과 같다26). 그림의 대각선을 중심으로 영미형 국가와 남부유럽형 국가들은 좌상에 

위치하고 있다(집단⊂소득불평등).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집단이 소득재분배에 대한 충분

조건이라는 점이고, 높은 집단 특성이 갖춰지면 소득재분배가 나타나지만 그 설명범위는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림 3> 복지국가 유형별 소득불평등에 대한 집단 특성의 영향력

영미형

남부유럽

형

유럽대륙

형

북구형

 

그런데 이 국가들은 집단 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것을 염두에 두

어야 한다(주재현 외, 2016). 즉 집단 특성(국가적 연대감과 공동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낮

은(높은 집단 특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영미형 및 남부유럽형 국가들의 경우에는 높은 소

득재분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는 소득불평등 정도에 대한 집단 특성의 설

26) <그림 3>과 <그림 4>의 분석결과를 보면, 변수자체(문화→소득불평등) 간 필요/충분조건은 명백히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복지국가 유형별로 묶어서 보았을 때, 일정한 패턴이 나타남에 착안
하여 해석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본 분석결과의 해석은 일반화될 수 있는 수준이라기보다 복지국가 유형별 문화의 소
득불평등정도에 대한 패턴을 찾아내는 탐색적 수준으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을 밝힌다. 

중앙대학교 | IP:165.***.103.27 | Accessed 2020/07/15 13:35(KST)



186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7권 제3호

명력이 제한됨을 의미한다.

한편, 북구형 국가와 유럽대륙형 국가들은 집단이 소득재분배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나타

났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대각선을 중심으로 우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관계로 나

타내면 ‘집단⊃소득불평등’이다. 즉 북구형 및 유럽대륙형 국가들의 경우, 높은 집단 특성

은 소득재분배가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이고, 달리 표현하면, 이들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 정도에 대한 집단 특성의 설명력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북구형 및 유럽대륙형 국가들이 높은 집단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주재현 외, 2016). 국가적 연대감과 공동체의식이 높은 이 국가들은 사회의 제 영

역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고, 이것이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7)

다음으로, 격자의 경우 영미형 국가만 격자가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충분조건으로 나타났

고, 유럽대륙형･남부유럽형･북구형 국가들은 격자가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대륙형･남부유럽형･북구형 국가들에서는 높은 격자 특성(역할규정과 

차등)이 소득불평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영미형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격자 특성의 영향력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대륙형과 남부유럽형 국가들은 격자 특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미형 국가들은 격자 

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주재현 외, 2016),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이론적 

기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격자 특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구형 국가들에

서(주재현 외, 2016) 격자가 소득재분배에 대한 필요조건으로 나타난 것은 이론적 기대와 

부합하지 않는다. 북구형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격자 특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총고용보

호지수의 경우에서 발견되듯,28) 이들 국가에서도 일부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격자가 나타

나고 있다(주재현 외, 2016: 146-147). 이러한 현상을 고려해보면, 위의 분석결과가 나타

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 이 국가들이 양적 분석에서 소득불평등 정도에 대한 집단 특성의 높은 영향력이라는 결과를 이끈 것으로 볼 수 있다.
28) 고용보호지수는 고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적 조치를 의미하며, 정규직과 임시직에 대한 법적 조항을 점수화한 것이

다. 이 지수가 낮으면 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이 용이하게 되어 노동시장의 유연화 수준이 높은 반면, 이 지수가 
높으면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대륙형과 남부유럽형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구형 국가들에서
도 고용보호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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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복지국가 유형별 소득불평등에 대한 격자 특성의 영향력

북구형

유럽대륙

형

남부유럽

형

영미형

문화의 복지에 대한 영향력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영미형의 경우 집단, 격자 모두에 있어 

충분조건이며, 유럽대륙형과 북구형은 집단, 격자 모두에 있어 필요조건으로 나타났고, 남

부유럽형은 집단은 충분조건, 격자는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같은 유럽국가일지라도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문화의 필요/충분조건 측면에서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국가에 있어 문화변수의 복지에 대

한 전반적 영향력이 존재하지만,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문화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는 것이다.

V. 결론

문화는 한 사회의 복지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한 사회의 거시적 맥

락을 구성하는 문화변수가 ‘소득불평등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양적 및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원용하여 문화변수(집단 특성, 격자 특성)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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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 양적 분석은 서구 19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소득불평등 

정도에 대한 문화변수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지 또는 현금 이전지출을 통해서 간

접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화변수와 여타 설명변수(경제성장 정

도, 정부 이념적 특성, 노령인구 비중)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질적 분석에서

는 필요/충분조건 분석을 적용하여 소득불평등 정도에 문화변수가 복지국가 유형별(북구

형, 유럽대륙형, 영미형, 남부유럽형)로 다른 패턴의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결과, 문화변수 중 집단 특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간

접적 영향보다 직접적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즉 한 국가의 집단성향이 강해질수록 정부의 

특정 복지정책과 상관없이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집

단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 복지정책(현금이전)을 실시할 경우 소득불평등을 낮추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격자 특성의 직접적 효과는 소득불평등을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격자가 현금이전지출정책을 통하여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격자 성향이 

높은 국가의 경우, 강력한 복지정책이 없다면 격자 문화특성에 의해 소득불평등 정도가 상

당히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질적 분석결과에서는 복지국가 유형별로 문화변수와 소득불평등 정도의 관계가 차이를 

보였다. 

먼저 집단 특성의 경우, 집단 성향이 낮은 국가들(영미형, 남부유럽형)의 경우 집단 성향

이 낮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는 측면에서 충분조건인 반면, 반대의 경우인 유럽대륙형

과 북구형 국가들의 경우 집단성향이 강할수록 소득불평등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집단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필요조건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격자특성에 있어서 남

부유렵형 국가들의 경우 격자특성의 필요조건의 의미가 격자가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필요조건인 반면, 북유럽 국가의 경우(벨기에만 제외) 격자특성이 낮

아질수록 소득불평등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필요조건의 의미를 갖는다. 요컨대, 소득재분

배에 대한 집단 특성의 설명력은 북구형과 유럽대륙형 국가들에서 특히 높았고, 격자 특성

의 설명력은 영미형 국가들에서 매우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양적･질적 분석의 결과는 일부 이론적 예상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었으나, 전

반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문화변수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확인해주었다. 특히 여타 설명

변수들보다 문화변수(특히 집단 특성)의 설명력이 더 높다는 점과 여타 변수들을 통한 간접

적 영향보다 문화변수의 직접적인 영향이 더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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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문화변수의 영향 패턴이 복지국가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문화변수의 영향은 특히 

북구형 국가와 유럽대륙형 국가에서 강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에 대한 문화의 설명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사회복지와 문화의 관련성에 대한 문헌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시도하여 보편적 명제의 제시 뿐 아니라 중

범위적인 일반화를 모색하였다는 점, 집단-격자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포괄적이면서도 역

동적인 문화개념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기존 문헌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앞

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와 문화의 관련성 및 본 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한 검증

과 보완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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